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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한국의 이주정책을 통하여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화가 공간적 분화를 통하여 더욱

공고해짐을 주장한다. Lockwood 및 Morris의 시민적 계층화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를 조망하는 본 연구는

민족, 계급, 젠더가 교차하며 차별적인 시민적 권리를 지닌 이주민 집단 간의 위계가 조성되는 현상을 진단한다. 이주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민족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라는 이원적 통치 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남성 이주노동자들과 서비스업 중심의 재외동포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공간적 분화를 야기한다. 또한, 같은 민족집단 

내에서도 계급적 지위에 따라 재외동포(F-4)와 이주노동자(H-2)라는 이원화된 통치가 작동함으로써 민족, 계급, 젠더의 다양한 접합에

따른 시민적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차등적인 권리의 부여는 이주민의 모빌리티, 직업 및 주거 접근성에도 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이주민 집단 간의 공간적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한국의 도농격차 및 수도권 중심의 공간적 위계 구조는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이는 시민적 계층화 연구를 위해 사회-공간적 과정의 접목이 중요함을 함의한다.

주요어 : 시민적 계층화, 공간분화, 이주정책, 이주노동자, 민족, 젠더

Abstract : This paper claims the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is underway through the Korean migration 
regime and further fortified through their spatial division. Based on Lockwood (1996) and Morris (2002; 2003),
the paper explores the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in Korea and highlights the different civic rights which
stem from the intersection of ethnicity, class, and gender are granted to different immigrant groups. It constructs
dual control over migrant workers based on ethnicity generating socio-spatial division between non-Korean 
male-manufacturing workers (E-9) stuck around medium-sized cities and ethnic Korean female-service workers,
for example, with greater job flexibility in the capital region. The overseas Koreans are, however, further divided
along with class into elite overseas Korean (F-4) and migrant workers (H-2) showing a complex combination
of ethnicity, class, and gender in civic stratification. Different civic rights cause spatial division among different
groups by affecting mobility, job opportunities, and accessibility to infrastructur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nd spatial hierarchy where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have supremacy over the other areas provide the 
foundation of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suggesting civic stratification as socio-spatial processes.
Key Words : Civic stratification, Spatial division, Migration policy, Migrant workers, Ethnicit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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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초국적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 이후로부터 20년의 세

월이 흐른 현재 한국은 바야흐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

는 외국인 총수는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과 유학 등 장기체류를 위하여 등록

한 외국인 수도 1,271,807명에 이르고 있다. 이민 국가로 

흔히 알려진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인 미국(2004년 12.2%), 

독일(2003년 12.9%), 프랑스(1999년 10%), 캐나다(2004

년 18.9%) 등은 다문화주의 논의가 전성기였던 2000년

대 초반 무렵 10%를 약간 상회하는 이민자 비율을 보였

으며(윤인진, 2008), OECD 국가의 외국 태생 주민 비율

의 평균치가 13%(2014년 기준)1)임을 볼 때 외국인 10%

는 완연한 다문화사회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OECD 기

준 다문화사회는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사회를 말하며(동아일보, 2020년 12월 4일자) 한국은 조

만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등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한

국 사회는 다문화사회에 수반되는 다양한 쟁점이 본격

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민

들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논쟁으로, 아무리 다문화사회

로 전환되어도 외국인 대부분은 여전히 손님 내지는 일

시적 방문자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공동체 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누리는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거소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이

며,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인 동시에 각종 사회보장보

험에 의무가입되는 공식 노동자이다. 서구의 다양한 이

민국가들은 외국인 납세자를 거주민과 동일한 행정대상

으로 간주하는데, 최근 코로나 19 지원금처럼 일부 공적 

서비스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경우

가 많다.

법률용어가 아닌 시민권은 법적 성원권인 국적과는 

다른 광범위한 사회문화적인 개념으로, 국적 여부와 상

관없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정에 관한 논의(Kofman, 

2002; 장동진 등 역, 2010; Snel et al., 2015)에서 주로 

등장한다. 정책 담론에서는 국적과 동일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가령 미국 시민권자), 학계에서는 국적보

다는 거주권 내지는 공동체 성원권과 더욱 가까운 개념

으로 쓰인다. 한국 행정체계에서는 외국인인 공동체 구

성원을 ‘외국인 주민’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손님으로 방

문하는 외국인 일반에 비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장

기 거주하는 자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은 학계에서 논의하는 광의의 ‘시민’ (그러나 

불완전한 지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문화 구성원의 증가는 이처럼 불완전한 권리를 가진 다

양한 층위의 ‘시민’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보통 이민정책에서는 사회통합의 우선 고려대상이 있

는 반면, 통합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외국인 집단이 

늘 존재한다. 전자에게는 영주권 등 실질적인 시민으로

서의 체류자격이 쉽게 주어지지만, 후자에게는 철저하

게 배제 및 통제의 논리가 작동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나 OECD 국가 출신의 재외동포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난민이나 이주노동자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국적자가 아닐지라도 한국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므로 한시적이더라도 

‘시민’이 된다. 다만 이들의 시민으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인정 여부는 예시한 바와 같이 매우 차별적으로 주어진

다. 시민권 논쟁은 이처럼 누구를, 어느 정도로 적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관한 논쟁을 의미한다.

그간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이 잠재적 국적 취득자

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다양한 형

태의 외국인 체류자들을 다문화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전체 외국인의 일부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2018

년 기준 결혼이민자 166,882명, 혼인귀화자 176,915명)2)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들을 어떻게 정체화하고 

어떤 시민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계 및 시

민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앞서 현재 한국의 이주 정책

이 이주민들에게 시민적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으

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저 논리는 무엇이며 그러한 차

이가 어떻게 공고화되는지에 대한 시론적 탐색을 하고

자 한다. 특히 공간과 경계를 가로질러 새로운 로컬에 

정착하는 이주민의 특성상 시민적 권리의 차등화는 이

들의 모빌리티와 직업 및 거주지 선택 등을 상이하게 만

드는 핵심적인 동인이므로 시민적 권리의 차등화가 어

떻게 공간적으로 발현되는지, 동시에 공간적 조건이 그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 569 -

러한 차등화를 어떻게 공고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고찰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시민적 권리의 차등화에 대한 고찰로, Lockwood 

(1996)와 Morris(2002; 2003) 등의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주정책에서 시

민적 계층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둘

째는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인 이주노동자를 사례로 하

여 이들의 시민적 계층화가 어떤 공간분화를 실제로 만

들어내는지에 대한 고찰로 구성된다.

한국 이주정책에서 시민적 계층화의 핵심 기제로서 

민족, 계급, 젠더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안창혜, 2016; Shin, 2017; Kim, 2018). 본 연구

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족과 젠더 등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접합되어 작동하는지, 그러한 접합이 어떤 새로

운 시민을 양산하는지, 도시와 농촌 등 이주민의 공간적 

조건은 이러한 시민의 양산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탐

색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실제 생

활공간에서의 경험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현장

연구가 요구되지만 본 논문은 그러한 현장연구에 앞서 

개념과 현황을 조망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헌자료와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통계자료(2019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를 활용하

여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 GIS를 이용하여 지도화하는 방

법을 사용했다.

II. 이주 통치전략으로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라는 개념은 Lockwood 

(1996)가 사회통합을 설명함에 있어서 계급 중심의 접근

을 해 온 기존 사회학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더욱 복잡·

다양해진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화된 불평등 구조

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한 개념이다. 시민적 계층화란 

시민권이 계층적으로 구성된다는 뜻으로, 시민권이 모

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

발한다. 과거 국민국가 체제에서 ‘국민’은 모두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었고 시민권의 확장은 

사회통합을 높임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Marshall, 2009). 그러나 초국적 이주가 증가

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온전한,’그리고 동일한 시민권에 대한 가정은 무너

지게 되었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적법한 법적 지위(성

원권)를 가지더라도 시민의 권리는 불완전하게, 차별적

으로 부여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치 ‘1등 시민, 2등 시민’

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차등적인 시민권으로 제도화되어 

구성원의 삶의 기회와 사회적 정체성을 구조화하는 과

정이 바로 시민적 계층화이다(Lockwood, 1996; Kofman, 

2002; 안창혜, 2016). Lockwood(1996)는 유럽의 사례에

서 계급뿐만 아니라 젠더, 연령, 종족(ethnicity)이 결합

하여 만들어진 시민적 계층화가 사회 불평등을 구조화

시키는 핵심 기제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상을 4가지로 분

류했다(표 1). 시민적 획득(civic gain)은 자국 시민과 대

등한 수준의 시민적 권리 확보를, 시민적 확장(civic ex-

pansion)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종류의 시민적 권리를 

표 1. Lockwood의 시민적 계층화 모형

Moral and material resources**

+ -

Citizenship rights***

+
시민적 획득

(civic gain)

시민적 결핍 

(civic deficit)

-
시민적 확장 

(civic expansion)

시민적 배제 

(civic exclusion)

* Lockwood(1996:536)를 재구성.

** moral resources는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개념이고 material resources는 화폐 자원으로 환원 가능한 물리적 자원을 뜻함. 시민권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의미.

*** 시민적 권리란 성원으로서 법적 지위(eligibility)를 의미. (+)는 온전한 시민권을, (-)는 희망하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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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며(Lockwood, 1996:542-543), 시민적 결핍(civic 

deficit)은 온전하지 않은 시민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주

로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물적 자원 등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결핍이다(Lockwood, 1996:537). 마지막으로 

시민적 배제(civic exclusion)는 그야말로 시민적 권리를 

부정당하고 배제되는 상태를 일컫는다(Lockwood, 1996:537). 

시민적 계층화는 계급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정치·경제

적 지위보다는 시민적 권리, 시장에서의 지위, 제도적 처

우 등 다양한 영역의 복합적 지위를 통해 사회분화를 설

명한다는 점에서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 젠더 등이 복잡

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분화와 통합을 설명하기에 용이

한 개념이다.

Lockwood(1996)의 개념을 이주연구에 접목한 대표적

인 학자는 Morris(2002; 2003)이다. 그녀에 따르면 지구

화 및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지구적 이동성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러한 현상이 국가적 이해관계

와 상충함으로써 국가마다 독점적 통제를 유도하는 현

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주정

책이다(Morris, 2003). 이민자의 초국가적 증가는 지구적 

권리레짐의 등장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인간 

권리의 지구적 표준화가 아닌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른 

이주민 권리의 차등화이다. Morris(2002)는 Lockwood 

(1996)의 시민적 계층화 개념을 도입하여 이주민 통제 

및 관리 전략으로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가 유럽 각

국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녀는 

Lockwood의 자원 획득·결핍(gain/deficit) 개념이 너무 

단순하고 확정적이라고 보면서,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자본은 공식적인 제도화 과정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습득하거나 박탈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적 확장의 범

위 역시 독자적으로 무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축소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 또한, 법적 지위와 자원활용 유무라는 이원화된 틀

을 넘어서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권리레짐을 포괄하

는 방향으로 시민적 계층화 논의를 전환할 것을 주문하면

서 4개의 수정된 시민적 계층화 방식을 제시했다(그림 1). 

4개의 범주는 Lockwood의 범주와 사실상 거의 같지만 

차이는 시민적 확장(civic expansion)과 시민적 축소(civic 

contraction)를 단정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으로 제안했

다는 점이다.

Morris(2002; 2003)의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모델에 

입각하여 국내 이주정책의 시민적 계층화를 살펴본 연

구로는 Kim(2018)과 안창혜(2016)의 연구가 있다. Kim 

(2018)은 한국의 이주레짐을 크게 계급에 근거한 위계적 

이주레짐, 종족 특정적 이주레짐, 젠더화된 가족 이주레

짐으로 규정하고 비자 타입을 나누는 주요 축으로서 계

급, 종족, 젠더를 들었다. 안창혜(2016) 역시 한국의 이주

민 시민적 계층화에 개입하는 사회적 관계로서 계급, 종

족성, 젠더를 들면서 이들이 상호교차하면서 상이한 시

민적 지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안창혜(2016)는 특

히 Morris의 4가지 이주민의 시민적 권리 유형을 한국 

이주정책의 체류자격 구분에 직접 적용하였는데, 시민

적 포섭의 대표적 사례로서 재외동포 비자(F-4)를, 그에 

반해 동일 민족이지만 계급적 지위가 낮은 방문취업자

(H-2)를 시민적 축소의 사례로 듦으로써 종족성이 계급

과 결합한 형태로 시민적 계층화에 개입한다는 Kim(2018)

과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F-6)를 

잠재적 시민권자로서 다른 이주민 집단보다 모든 부문

에서 훨씬 더 높은 권한을 부여받은 집단으로 본 Kim 

(2018)과 달리 안창혜(2016)는 이들의 시민권이 젠더화

된 돌봄노동과 재생산 제공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시

민권으로서 ‘새로운 시민의 등장’(조희원, 2015)이라는 

점에서 시민적 확장에 해당하지만 가부장적 가족주의 

체제에서의 제한된 문화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

다. 한편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체

류자격과 달리 이주노동자(E-9)는 이동권과 거주권이 모

두 박탈된 시민적 배제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타민족 아

그림 1. Morris의 시민적 계층화 모형

* Morris(2002; 2003)와 안창혜(2016)를 참고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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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남성으로 대부분 구성된 E-9은 방문노동력으로서 

취업을 통한 이주 기회를 부여받는 대신 시민권의 영역

에서는 영구적 배제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안창혜, 

2016).

이주민 계층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주정책의 대표적인 전략이다(Kofman, 2002; Snel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계층화에 개입하는 논리는 일관되

지 않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제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절충적으로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

펴보겠지만 한국도 민족, 계급, 젠더가 일관된 방식이나 

절대적 우선순위에 기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절충적

으로, 때로는 모순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시민적 지위

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는 대

개 체류자격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출입국관리를 통해 

시행된다. 대표적인 출입국관리 수단인 체류자격 구분 

방식, 즉 비자 정책은 시민적 계층화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즉 체류자격 구분 및 각 체류

자격에 따른 규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가 

어떤 이주민에게 얼마만큼의 시민적 권리를 허용하는지

를 파악할 수 있다.

III. 한국 이주정책의 시민적 계층화

1. 한국 이주정책에서 체류자격 분류 및 현황

한국 이주정책에서 체류자격은 크게 A부터 H까지 8가

지 계열로 나뉘고 이는 다시 36개 체류자격으로 세분된

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재외동포 비자인 F-4

이며(464,152명), 그 뒤를 비전문취업인 E-9(276,755명), 

단기방문인 C-3(256,696명), 사증면제인 B-1(248,753명), 

방문취업 H-2(226,322명) 등이 따르고 있다. A부터 C까

지는 단기체류 자격이며 D부터는 외국인 등록을 요구하

는 91일 이상의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거소신고를 

한 등록외국인의 국적 중 중국(42.5%)과 베트남(14.7%)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다수가 중국국적이기 때문이다(그림 2). 장기체류 외국

인의 절반 이상은 경기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나 전체적인 인구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3). 

이들 중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집단을 구성

하는 대표적인 체류자격은 바로 E-9, H-2, F-4 세 가지 

비자로서, E-9은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게, H-2, F-4

는 재외동포인 외국 국적자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이다. 

E-9, H-2는 고용허가제라고 불리는 단순 비숙련취업 외

국인력에 발급되는 비자이며, F-4는 공식적인 취업비자

는 아니지만 비숙련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을 허용

함으로써 특정 부문으로 취업을 한정시킨 E-9이나 H-2

보다 더 자유로운 취업비자로 운영되고 있다.

2. 체류자격과 민족

그간 이주 정책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

은 주로 해외동포에 대한 한국 이주정책의 변화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해외동포에 대한 

특혜성 체류자격 운영을 근거로 한국의 이주정책이 강

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eol and 

그림 2. 등록외국인 국적(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그래프로 

구성.

그림 3. 등록외국인 거주지역(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그래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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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entny, 2009; Lee, 2010; 안창혜, 2016). 디아스포라에 

대해 일정 부분 자국 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등 

해외동포 예외규정은 대부분의 이산국가에서 실시하는 

민족 특혜성 시민적 계층화 장치이다. 외부인을 시민으

로 유입하는 경우 동일 민족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민

족적 통합을 쉽게 달성하려는 정책으로서, 근대 민족국

가 이상 구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전후 독일에서 

실시했던 디아스포라 귀환 정책이나 통일 후 동독 국민 

수용정책(김기선, 2016), 일본의 남미계 일본 혼혈인 수

용정책 등(Iwabuchi et al., 2016)이 이 예에 해당한다.

한국의 재외동포법에 근거한 해외동포에 대한 이주정

책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 이주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보면 한국계 외국 

국적자를 ‘동포’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를 4세대 이후 후손 및 입양인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

고 있다. 국가가 편찬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통계인 �출

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서도 ‘외국 국적 동포’는 항

상 따로 분류되어 개별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등 중

요한 정책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이주민의 시민

적 계층화에서는 동일 민족이 시민적 포섭의 제1순위 기

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민족이라도 무조건 포섭의 대상인 것만

은 아니다. 해외동포 중에서도 위계를 둠으로써 민족뿐

만 아닌 다른 기준이 결합하여 시민적 계층화를 구성하

고 있다. 외국적 동포에게 부여하는 대표적인 체류자격

이 재외동포 비자(F-4)와 방문취업 비자(H-2)이다. 전자

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부여하는 계열의 비자이고 후자

는 노동(취업) 비자이다. 최근 해외동포 출신의 가수 유

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논의에서 논란이 된 체류자

격이 바로 재외동포 비자(F-4)인데, 국내에서 3년마다 

갱신으로 영구체류가 가능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폭넓

으며 향후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 신청 자격을 취득하는 

비자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사실상 시민권

과 유사한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는 비자이다(YTN, 2019

년 7월 11일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재외동포란 “①대한

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②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

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

된다. 그러나 재외동포 비자인 F-4의 세부 발급 조건을 

보면 이들 중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의 영주

권자, 특정 자격으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전문직(변호사, 의사, 기자, 

10만 불 이상 기업가, 다국적기업 임직원, CEO 등)”이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YTN, 2019년 7월 11일자). 

이들 기준이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는 준거는 동일 민족 

중에서도 상층부 사회경제적 위치 즉 높은 계급적 지위

이다. 민족 외에 계급이 시민의 자격을 구성하는 또 다

른 중요한 기준이라는 의미이다.

그림 4. 이주노동자 및 체류외국인 연도별 추이(2010~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그래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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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류자격과 계급 또는 숙련도

계급은 한국 이주정책 용어에서 흔히 노동의 ‘숙련도’

로 치환되며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보통 학력이다(Lee 

and Chien, 2017). F-4와 흔히 대비되는 H-2 비자는 고용

허가제로 운용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외국 국적 동포 중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 발급된다. 즉 동포라는 민족적 지위와 노동의 숙

련도라는 계급적 지위가 결합한 절충형 비자로서, 친지

와 가족에게 부여하는 F 계열의 비자와 외국인 한시적 

고용에 부여하는 E 계열 비자가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체류자격이다(Lee and Chien, 2017).

F-4와 H-2의 구분과 운영을 살펴보면 한국 이주정책에

서 계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법이 최초 발의되었을 때 재외

동포의 범주를 “한국 국적자나 그들의 직계 후손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1948년 대한민

국 건국 이후에 한반도 바깥으로 이주한 자”로 규정함으

로써, 재일 교포는 대부분 포함됐지만, 건국 이전에 한반

도 바깥으로 이주했던 조선족과 고려인은 명백히 배제

되었다(Lee, 2010).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위

헌이 인정되어(2001년) 헌법재판소가 2003년까지 법 개

정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서야 개정이 이루

어져서 “건국 이전 이주자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

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수교 직후 대규모로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밀려오는 것에 대한 관료들의 두려움

이 컸기 때문이었다(Lee and Chien, 2017). 당시에 해외

동포란 주로 OECD 국가에 정착한 한국계 이주민들로 

상정되었고 개발도상국의 한국계 이주민들은 외국인노

동자와 비슷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족이라

는 상상의 공동체에는 계급적 상상이 내포되어 작동함

을 알 수 있다. 이때만 해도 재외동포의 시민적 권리는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법적 규정과 달리 실제 재

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에서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은 대

부분 제외되어 민족과 계급이 암묵적으로 결합한 이원

적 통치 기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원적 통치를 더욱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사건은 2007

년 방문취업제도(H-2)의 실행과 2008년 재외동포법 개

정을 통해 엘리트 고학력 조선족이나 고려인에 대한 F-4 

발급 조건을 완화하여 이들을 단순노무직의 저숙련 재

외동포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해 낸 것이다. 즉 같은 조

선족·고려인이어도 계급 및 학력자본에 따라 F-4와 H-2

로 이원화되어 ‘동포’라는 가족적 지위와 ‘이주노동자’라

는 계급적 지위로 명백히 분할 관리되었다. 한편 신설된 

방문취업제도는 이주 거버넌스 상 재외동포 정책이 아

닌 고용허가제 밑으로 둠으로써 동포에 대한 처우에서 

이주노동력 운용제도로의 방향 전환을 여실히 드러냈

다. 단 일반고용허가제(E-9)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단순 

서비스업 포함 36개 저숙련 분야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표 2) ‘민족적 특혜’를 가미시켰다. 즉 단순 이주노동자

들보다는 더 나은 권리를 지니지만 엘리트 재외동포보

다는 시민적 권리가 축소된 절충형 이주민 계층이 탄생

한 것이다. Seol and Skrentny(2009)도 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한국 비자 정책의 위계 구조를 지적하면서 H-2는 

E-9과 비교해 고용 및 노동 분야 선택의 자유와 모빌리

티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후 한국 이주정책에서 민족(특혜)의 작동은 H-2

와 E-9의 비교를 통해 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민족과 계급의 경계는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

니라 협상되어 왔다. ‘동포’와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경계는 정권에 따라, 정치·경제적 기회 구조에 따라 유

연하게 설정됨으로써 민족과 계급이 상대적으로 상호구

성됨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족이나 고려인으

로 대표되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권의 온도차를 들 수 있

다. Lee(2010)는 한국 이민정책에서 예외적인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 신설 등 동포에 대한 특혜성 자격 부여는 

혈연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작동한 결과라기보다는 2004

년 재외동포법 개정 당시의 정치적 전환 및 민주주의의 

성숙에 따른 조치로서, 이는 서구의 차별금지법과 유사

한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2004년 재외동포법 개

정은 일제강점기 시절 비자발적 강제이주를 당했던 자

들의 후손들에 대한 뒤늦은 보상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

서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와 그 후손이라는 특

정한 시대성을 지닌 집단을 특정하여 체류자격을 신설

했다는 것이다(Lee, 2010). 조선족에 대한 관료들의 거

부감으로 이 사건을 설명했던 Lee and Chien(2017)의 해

석과 달리 Lee(2010)는 1999년에는 배제되었던 이들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뒤늦게 포함된 것은 동포와 민

족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H-2라는 하이브리드 비자 정책 역시 민족

주의가 아니라 부처 간 경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는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접근을 취한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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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07년 H-2 신설 당시에는 ‘동포’라는 자격이 중

요한 잣대였고 이는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동

되어 다양한 재외동포의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의 일환으로서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었지만 이후 실용

주의 정책 노선을 지향하는 우파정권의 집권과 노동부

가 이주 거버넌스에 개입하면서 고용허가제라는 의미가 

대두되었고 (동포라는 특수한 외국인 집단에 대한) 인력 

관리제도로 의미가 변화한 결과 하이브리드 체류자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Lee, 2010). 즉 좌파 정권의 역사

해석이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통해 민족 포용성 증대로 

나타났다면 우파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은 민족의 의미를 

탈색하고 노동자라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부각하여 H-2 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이

로써 Lee(2010)는 한국에서의 민족/동포 개념의 정치적 

합의는 서구의 정치적 기후(좌파 정권 때 종족성이 탈각

되고 우파 정권 때 종족성이 부각되는 경향) 와는 반대

로 흘러왔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석하지 않았는데 필자는 이를 한

국과 서구가 지니는 식민주의에 대한 상이한 위치성 때

문이라고 본다. 서구는 식민주의의 주체였고 이민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주로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들의 후손

으로서, 이들에 대한 탈종족주의는 식민 질서의 청산을 

지향하는 좌파 정치 이데올로기와 부합하게 된다. 즉 서

구에서 종족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주의와 동일하며 

이는 극우적 정치 지향성에 부합한다. 반대로 한국은 (일

제) 식민주의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재외동포와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정치적 권력관계의 역전을 이룬 국제 

지정학에서 흔치 않은 경우다. 일제강점기 때 발생한 강

제이주자들의 후손을 ‘동포’라는 민족주의 언어로 호명

하는 것은 식민잔재 청산이라는 피식민 국가의 탈식민 

진보정치를 상징하는 정책이 된다. 즉 서구와 한국의 이

민정책에서 인종/민족에 대한 상이한 정치적 재현은 ‘문

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지정학적 권력 관계에

서 양 지역의 상이한 위치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특수성

은 이주정책에서 계급, 민족, 젠더 등이 교차(intersect-

ing)하는 방식을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체류자격과 젠더

이러한 차별화된 교차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표 2. 일반 및 특례 고용허가제 구분에 따른 취업가능 업종 

산업분야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육상여객 운송업

∙호텔업

∙여관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욕탕업

∙산업용 세탁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 냉장 냉동 창고업(내륙),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출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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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이 바로 젠더가 이주정책에 개입하는 양상이다. 

한국의 이주연구에서 젠더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결혼이민여성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 그전까

지는 이주의 여성화 등 세계 이주연구에서 젠더가 핵심

적으로 부각되는 논쟁에 적극적인 학술적 개입이 거의 

없었다. 아니 한국에서 이주연구가 확산한 계기가 바로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의 등장’(조희원, 2015)

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이주연구가 다문화연구와 동일어처럼 등치되는 현실에

서도 쉽게 드러난다. 그만큼 한국의 결혼이민여성은 이

주사 및 이주연구사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그 긍정적인 효과는 이주와 젠더가 마치 당연하게 

연관된 과정으로 수월하게 학계와 사회에 수용되어 젠

더 관점에 입각한 연구와 정책을 많이 양산했다는 점이

며, 그 부정적인 효과는 결혼이민여성이 이주연구에서 

젠더를 독점적으로 흡수하는 장르가 되어버렸다는 점이

다. 즉 젠더는 마치 결혼이민여성의 전유물인 양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거의 전적으로 탐색 된다는 뜻

이다. 그 결과 노동이민과 다양한 이주의 지형에서 젠더

가 복잡하게 작동하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

게 되었다. 이는 한국 이주정책이 노동과 젠더, 이주노

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철저히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양상

과도 닮아있다. 이로써 전자는 인력정책으로, 후자는 가

족인구정책으로 변형되어 각각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

부 관할의 업무로 분리되어 버렸으며 학계의 연구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이주 프레임을 답습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을 인력정책으로 축소하여 다문화정

책에서 배제하고 다문화정책을 인구재생산 정책으로 파

행운영해 온 ‘한국식 다문화주의’(오경석 등, 2007)에 대

한 비판과는 별개로 결혼이민여성은 이주와 젠더가 교차

하여 체현된 존재임은 분명하며 이 점은 여전히 중요하

다. 앞서 안창혜(2016)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F-6)를 

시민적 포섭이 아닌 새로운 시민권 확장의 사례로 간주

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가지는 젠더화된 위치성에 주

목한 바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대부분은 타민족 아시

아 여성으로서, 시민적 권리 측면에서는 다른 그 어떤 이

주민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이러

한 권리는 무급 돌봄노동과 재생산권을 수행하는 한해서

만 보장되는 소위 말하는 ‘젠더화된 시민권’이다(이안지

영, 2009; 황정미, 2011; Choo, 2013; 2016; 조희원, 2015). 

한국의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취업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자들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

는 가족초청권이 제한적으로나마 주어진다. 또한 4대 보

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F-4, F-5(영주권)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고용정책기본법까지 

일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적으로는 시민적 

포섭을 넘어선 시민권과 다를 바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배우자를 유지하거나 국

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에서 이

동권과 거주권, 사회권 보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젠더화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

는 조건부 시민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젠더화된 시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12년부터 실행된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제도이다. 한국 

이민정책에서 가족동반이나 초청을 허용하는 체류자격

은 귀화자 및 영주권자와 전문직 노동자 등으로 매우 제

한되어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결

혼이민자의 가족초청 허용이다(장주영·박민정, 2019). 

바로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인데 그 주된 사유는 출산 및 양육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최

장 4년 10개월간 체류가 허용된다. 대상 역시 결혼이민

자의 부모 또는 (부모가 고령이거나 사망 등으로 출산지

원이 어려울 경우)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여성 혈족 1인

으로 한정된다.3) 이는 보통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제공

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을 이민자 가족초청으로 일

부 대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만 7세 이하의 미취

학 자녀(국민)의 돌봄이라고 노골적으로 조건과 기간을 

한정했다는 점, 부모가 아닌 경우 ‘여성’ 혈족만 허용한

다는 점 등에서 이 제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젠더화된 시

민권 수행을 위한 보조 장치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새로

운 제도의 등장은 다문화가정에까지 확산된 지속적인 

저출산 경향4)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의 다

문화정책이 인구가족정책이며 결국 결혼이민여성은 각

종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통해 한국 국민의 재생산 유

지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

인해 준다. 인도적 사유에서 보통 허용하는 가족초청 제

도가 재생산 도우미로 초국가적 가족을 동원하도록 설

계되었다는 점은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처럼 젠더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의해 노동의 젠더

분업이 굳건히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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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뿐만아니라 이주노

동 분야에서도 젠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다. 대표

적인 것이 단순서비스직(식당 서빙 및 가사돌봄 등)이 

‘조선족 아주머니’로 대변되는 여성 노동자로 전문화되

고 있는 반면, 뿌리산업 등 공동화를 겪는 제조업이 20

대 동남아 남성 이주노동자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

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Kim and Jung, 2018).

2019년 현재 H-2의 약 40%가 여성이고5) H-2와 마찬가

지로 돌봄노동이 가능한 F-4는 여성이 52%를 차지한다. 

H-2의 52%를 차지하는 조선족 노동자 중 여성은 76,169

명이며 F-4의 75%를 차지하는 조선족은 남성이 166,711

명, 여성이 179,828명으로, 단순서비스직 특히 돌봄노동

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지닌 조선족 여성은 총 

255,990명이나 된다(법무부, 2019). 이는 E-9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E-9 노동자 253,848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안창혜(2016) 역시 그 어떤 이주민 집단보다 

조선족 여성 노동자가 많다는 점에서 단순서비스직 이

주노동의 여성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민족 

논쟁에서만 등장하는 H-2, F-4 체류자격을 계급, 민족,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재해석했다.

한편 E-9 노동자는 91.7%6)가 남성 노동자로 그 어떤 

종류의 이민자 집단보다 노동의 젠더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비스직의 여성화와 반대로 뿌리

산업7)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제조업의 남성화 역시 젠더

화된 이주의 결과이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구적인 

노동의 젠더분업에 편입되어 특정한 젠더역할을 수행하

도록 추동하는 초국적이주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하

위프로세스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이주정책 역시 이러한 거시적 메커니

즘을 반영하면서 선택적으로 조정된다. E-9과 H-2/F-4의 

성별 차별화는 한국 사회가 노동의 젠더분리를 어떻게 

계급 및 민족과 교차시키면서 활용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례가 된다.

IV. 한국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에 

따른 공간분화 

1.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이상의 문헌과 사례들은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양

상을 고찰한 것으로, 주로 사회학, 정책학 분야에서 이주

정책 분석을 통해 이주민 집단 간의 법적, 사회적 권리 

차이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에는 시민적 계층화가 실제 생활공간 속에서 어떻게 발

현되는지 그것이 도시 및 지역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재

편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적 틀이 결여되

어 있기 때문에 시민적 계층화가 ‘공간분리’를 가져온다

는 사회-공간의 연쇄 메커니즘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 

차별적인 권리의 배분은 인종, 계급, 젠더에 따라 직업과 

주거 선택 및 사회적, 물리적 모빌리티의 차별화를 가져

오며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뿐 아니라 이주민 집단 간 공

간적 분리 또는 공간적 결집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화 시대 동서를 막론하고 대도시의 구조와 

경관을 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라 함은 이러한 ethnic enclave로 구성

된 도시공간을 가진 사회로 인식될 정도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은 1980년대 이후 서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ethnic enclave 연구를 필두로 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초국적이주와 공간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이어졌다. 가령 

‘transnational social fields’(Goldring, 1998; Levitt and 

Glick-Schiller, 2004), ‘translocality’(Mandaville, 1999; 

Greiner and Sakdapolrak, 2013), ‘다문화공간’(최병두, 

2009) 등은 이주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위한 개

념들이다. 이주, 초국가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이러한 

공간적 과정을 필수적으로 매개로 한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현상은 초국가적 이주민의 주류사회

로부터의 공간적 분리, 그와 동시에 동질 이주민 집단끼

리의 공간적 군집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이

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간분리 또는 공간군집 현상이 차

별의 기제이자 도시 슬럼화의 요인으로 보았다면 최근

에는 이를 배제라기 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이

자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면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혼

종적 공간으로 재개념화하고 있다(정현주, 2010; 이영민 

등, 2013; 이영민·김수정, 2017; 정은혜, 2020).

이들 공간이 배제냐 다양성의 공존이냐는 이 현상을 

주류사회의 시선으로 보느냐 이주민의 시선으로 보느냐

의 문제이거나 정착 초기인지 성숙 단계인지 등 시점의 

문제이지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논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주 과정이 공간적 과정과 상호구성적이라는 점, 

공간적 과정은 단순히 이주 과정의 결과적 발현일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공고히 하거나 촉진하는 핵심기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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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공간적 과정이 이주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주가 특정 로컬리티의 맥락을 반영하게 된다. 

초국가적 이주는 경계를 넘나들고 근대국가 체제의 영

토성을 해체하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대표적

인 현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 특정 로컬의 사회적 관계 

및 자산에 의존하거나 이를 조성해 가는, 즉 로컬에 뿌리

내리는 영토화(territorilzation) 과정을 동시에 수반한다

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를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박배균, 2009; 정현주, 2010).

둘째, 그 결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이주패턴이 생산된

다. 이주민의 이동과 분포는 특정 장소가 가진 자산과 

인프라, 특정 장소를 통해 조성된 인적 네트워크에 결정

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체류자격(임석회·송주연, 

2010; 이현욱, 2015), 국적(최은진·김의준, 2011; 하성규 

등, 2011; 손승호, 2016), 계급(이석준·김경민, 2014), 

민족 및 젠더(정현주, 2012; 민성희·박정호, 2013) 등에 

따라 상이한 이주의 지리를 구성하게 된다.

셋째, 이처럼 차별화된 공간적 패턴은 이주자 거주지 

선택 등을 포함한 이주 메커니즘의 경로의존성, 특정 로

컬에서 특정 로컬로의 연쇄이주(Silvey, 2004), 장소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Mattingly, 2001) 등을 통해 더욱 공

고해진다. 특히 이민자 집거지는 이민자들의 최초 정착

지로서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됨으로써 이

민자들의 공간 선택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진영·남진, 2012).

이주민의 공간분포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양적연구

를 통해 거주지 분리의 양상과 정도를 측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들 연구는 거주지 분리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거나(박신영 등, 2012; 이진영·남진, 2012), 

외국인 집단의 공간분포 패턴을 유형화(박세훈, 2009; 

손승호, 2016) 하는 등 외국인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설

명을 제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간 패턴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제시하지만 이러한 패

턴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을 너무 단편적인 몇 개의 

변수(특히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설명하거나 아예 설

명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즉 사회학적 연구는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에 매몰되어 이주의 공간

적 발현 및 사회-공간적 연계를 간과했다면 공간적 접근

은 반대의 한계를 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주의 사회-

공간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양자에 대한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이주의 지리학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동학 

및 그 함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이 요구된다.

2. 한국 이주노동자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

분리

본 장은 한국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계층화가 어떤 공간화된 패턴을 수반

하는지를 시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시민적 계층화

의 대표적 기제 중 한국 이주 레짐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

는 민족을 중심으로 민족과 젠더의 교차적 작동이 어떻

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이주의 경관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주노동자(H-2, E-9)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족적 지위에 따른 공간분화: H-2와 E-9 

이주노동자 사례

저숙련 부문 “외국인력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

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8)을 

도모하는 고용허가제는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

하고 Quota 제도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일

반고용허가제(E-9)과 재외동포를 위한 특례고용허가제

(H-2)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자는 2004년 원년부

터 시작되어 주로 제조업 부문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최근 농축산업 등으로 허용업종을 확대해 가

고 있으며 후자는 2007년부터 재외동포 특례정책으로 

시작되어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두 범주 모두 3년 취업을 기본으로 1년 10개월 연

장이 가능한 한시적 노동비자를 발급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경우에 따라 최장 

10년 가까이 체류가 가능하다. E-9과 H-2는 장기체류 등

록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으로서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즉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이 

비숙련 분야 이주노동자라는 뜻이다.

고용허가제 중에서도 일반(E-9)과 특례(H-2)의 결정적 

차이는 신청자격으로, 재외동포 여부, 즉 민족에 따라서 

일반이냐 특례냐가 결정된다. 그러나 신청자격에 따른 

구분은 허용업종 및 그에 따른 고용·취업 절차의 큰 차

이를 가져와 사실상 노동시장이 거의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뿌리산업으로 대표

되는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제조업 분야를 보호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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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축산어업으로도 취업 쿼터를 확장하고 있다. 이

러한 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월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리 산정

된 쿼터에 의해서 월별 입국자가 결정되므로 구직 외국

인은 자국에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들은 한국어능력시험과 건강검진을 통과한 뒤 구직신

청서를 접수하고 한국의 고용센터가 알선한 사업주의 

선택을 기다린 후 선정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전취업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입국하는 절차를 거친

다. 입국 직후 공항에서 산업인력공단 직원에 의해 제3

의 장소로 이동하여 2박 3일간 취업교육을 받은 뒤 사용

자에게 인수인계되어 각 사업장에 ‘배치’된다.9)

이처럼 신청에서부터 ‘배치’까지 마치 패키지 여행상

품처럼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

으며 국가에 의한 일괄 통제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적용

된다. 대부분의 취업과정이 본국에서 이루어지며 근로

계약서 역시 사업주와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

태에서 체결하기 때문에 한국 입국 후 이들이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들의 체류비자는 근로

계약서에 의거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은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제한된다.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는 사유는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2)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

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

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4)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자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국한된다. 만일 폭행 등 심

각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이 고용제한 조치를 받

지 않으면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실

상 노동자의 권익과 이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장치이다.

반면 특례고용허가는 일단 비자를 받아 입국 후 취업

교육과 구직신청이 개시된다. 구직활동 역시 고용센터

에서 알선을 받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취업업종과 시기, 거주지역 선택이 가능하다. 

허용업종도 일반고용허가 허용업종에 더해서 상당히 광

범위한 서비스업종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표 2). 서비

스업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E-9 체류자격에 비해 취업 

범위가 굉장히 넓은 셈이다.

그 결과 E-9과 H-2 노동자는 취업업종뿐만 아니라 공

간적 분포에 있어서도 매우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게 된

다. E-9 노동자는 전체적인 인구와 산업분포와는 별개로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 제조업체 클러스터

를 중심으로 집중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이 모여 

있는 수도권 산업도시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더불어 

비도시지역까지 공장이 있는 모든 곳에 광범위한 분포

를 보인다(그림 5). 특히 한국 뿌리산업의 중심지이며 

만 여 개 공장이 산재하고 있는 화성시10)는 2만여 명의 

E-9 노동자를 수용하여 높은 중심성을 보인다. 또한 이

현욱(2015) 논문에서도 지적되었듯 최근 영세공장이 급

격히 몰려들고 있는 김포가 뒤를 이어 E-9 노동자의 대

표적인 집적지로서 성장하고 있다(그림 6).

반면 서비스업 중심의 H-2 노동자는 서울과 수도권 집

중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인다(그림 5). E-9 노동자와 전

체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H-2 노동자들은 E-9 

노동자에 비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가 현저히 작

다. 즉 선호하는 몇몇 지역에 몰려 있다는 의미이다. 비

도시지역 분포가 눈에 띄게 적으며 일반 대도시도 아닌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진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에서부터 경기도 시흥, 금천, 부천, 안산으로 이어

지는 서울 남서부 지역이 핵심 집적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이러한 공간적 패턴은 ethnic enclave를 중심으

로 하여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경로의존적 패턴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H-2 상위 20개 시군구

에는 서울시 6개 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택과 연계된 

아산을 제외하고 전부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띈

다(표 3). 특히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많고 거주

지 밀도가 높은 지자체에 높은 분포를 보여 서비스업과

의 연계성을 분포패턴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의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E-9과 H-2의 분포가 서로 절묘하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위 내에 공동으로 랭크된 시군구는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 아산시, 안성시 

6개에 불과하다(표 3). 흔히 외국인노동자 집중분포지역

으로 유명한 안산, 구로구 일대는 사실상 조선족이 대부

분을 차지하는 H-2 노동자 집거지이지 E-9 노동자의 집

거지는 아님을 알 수 있다(오경석, 2010). E-9 노동자 상

위 20개 시군구에 서울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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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없는 마을’이자 외국인노동자의 메카(구본규, 2013)처

럼 인식되는 안산시 단원구조차 9위에 불과하다(표 3). 

즉 외국인노동자라고 불리는집단도 하위 그룹에 따라서 

상이한 공간분포를 보이며 이는 국적별 차이가 아닌 체

류자격과 연동된 노동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2) 노동의 젠더분업과 민족·젠더에 따른 공간분화

한국 이주노동의 젠더화된 특징은 노동의 젠더분업이 

단순히 남녀 역할분담이 아니라 젠더와 민족적 지위가 

결합하여 차등적인 시민적 계층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E-9 노동자의 91.7%가 남성이며 조선족의 

그림 5. E-9(좌)와 H-2(우)의 전국 분포(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지도로 구성.

그림 6. E-9(좌)와 H-2(우)의 수도권 분포(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지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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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은 남성 노동자 중심의 제조

업과 여성 노동자 중심의 서비스업이라는 1차적 성별분

업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화성시의 20대 동

남아 남성 공장노동자’와 ‘서울의 조선족 식당 종업원 및 

가사도우미’라는 민족과 계급, 성별이 결합한 이주노동

자의 전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여성 이주노동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E-9으로 입국하는 여성 노동자들

이다. 고용허가제의 정착으로 한국으로의 이주가 점점 

아시아에서 열망하는 이주 루트로 등장함에 따라 과거 

결혼이주로 입국했던 여성들이 노동자로 입국하기를 희

망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대기수요가 많아지면서 한

국어능력점수의 중요성이 커지자 언어점수에서 유리한 

여성들이 고용허가제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더욱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산업 등 제조업 내에서도 남성

노동 집약적인 업종 중심으로 구조화된 한국의 고용허

가제는 남성 노동자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여성 노동자

는 긴 대기시간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선호하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인기 분

야인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여성 E-9 노동자의 농촌행이 최근 가시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발급된 농업 분야 E-9 7,170명(전체의 

12.9%) 중 2,509명(36%)이 여성으로(조금희, 2018), 평

균 8%대의 여성 비율에 비하면 4배 이상의 여성이 공장

보다 농촌으로 더 많이 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9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포함한 농촌의 여성 이주노

동자는 2017년 총 1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조금희, 2018). 

농업분야 쿼터가 2천-5천 명 선에서 유지되다 2013년부

터 6천 명으로 증원된 배경에는 농촌의 절박한 인력난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수요는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흡입요소로 작용하였다. E-9 여성 노동자의 지역별 분포

를 남성과 비교해 보면(표 4), 여성은 남성 노동자들의 

분포패턴과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밀

양시, 논산시, 여주시, 금산군, 청도군 등 남성 이주노동

자들은 잘 가지 않는 농촌 지역에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농촌행은 몇 가지 문제를 함축하

표 3. 외국인 노동자 상위 20개 시군구(2019년)

(단위: 명)

순위 E-9 H-2

1 경기 화성시 21,398 안산시 단원구 17,966

2 경기 김포시 12,220 서울 영등포구 16,275

3 경남 김해시 9,243 서울 구로구 15,483

4 경기 포천시 8,925 경기 시흥시 11,955

5 경기 광주시 6,807 서울 금천구 9,397

6 경기 시흥시 6,346 경기 부천시 7,246

7 경기 파주시 6,290 수원시 팔달구 6,938

8 충북 음성군 5,508 경기 화성시 6,092

9 안산시 단원구 5,503 서울 관악구 5,768

10 인천 서구 5,489 경기 평택시 5,271

11 인천 남동구 4,969 충남 아산시 5,047

12 경기 평택시 4,809 경기 성남시 수정구 4,781

13 충남 아산시 4,577 경기 안산시 상록구 4,323

14 경기 안성시 4,505 경기 수원시 권선구 4,213

15 경기 용인시 처인구 4,457 서울 광진구 3,755

16 경기 이천시 4,306 경기 오산시 3,496

17 경기 양주시 4,206 인천 부평구 3,462

18 부산 강서구 3,924 서울 동작구 3,337

19 경기 남양주시 3,295 인천 연수구 2,747

20 광주 광산구 3,286 경기 안성시 2,69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표로 구성.

** 음영은 E-9, H-2 모두 20위 내에 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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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들이 농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

성중심적인 고용허가제하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취약

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농촌과 도시(공

단) 모두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안전 및 주거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착취 문제가 당장 사

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농촌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빈번한 성폭력, 주거침입,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

불 등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경향신

문, 2018년 3월 20일자; NBS, 2019년 7월 30일자; 경남도

민일보, 2020년 11월 24일자), 농촌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대학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

다(조금희, 2018). 농촌의 빈곤화와 더불어 농촌 이주여

성의 신빈곤화(도승연, 2014)도 향후 더욱 문제가 될 전

망이다. 한편 여성 이주노동자의 농촌행은 도시(공단) 

이주노동의 남성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도시의 여성 이

주노동자들을 더욱 소수자로 전락시키는 효과를 수반한

다. 이는 대표성과 연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등 집

합적 소비재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

는 소수의 여성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가령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노동자 숙소 제공을 사

용자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비

주거 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원룸 등 주거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할 수 있다(Kim and Jung, 2018). 여성 이주노

동자의 공간분리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이들의 안전

성과 권익을 잠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향후 추가연

구 및 정책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

요약하면, 한국 이주노동의 젠더화는 민족적 지위와 

결합하여 남성화된 제조업 대 여성화된 서비스업으로 

크게 분화되며 이는 동남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도 등의 산업도시 집적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표 4. E-9 여성 및 남성 노동자 상위 20개 시군구(2019년)

(단위: 명)

순위 E-9 여성** E-9 남성** 

1 경기 화성시 1,744 경기 화성시 19,654

2 경기 이천시 1,106 경기 김포시 11,860

3 경기 포천시 1,054 경남 김해시 8,928

4 경남 밀양시 915 경기 포천시 7,871

5 충남 논산시 771 경기 광주시 6155

6 경기 광주시 652 경기 시흥시 6,145

7 충북 음성군 557 경기 파주시 5,885

8 경기 용인시(처인구) 532 인천 서구 5,307

9 경기 안성시 473 경기 안산시(단원구) 5,232

10 경기 여주시 468 충북 음성군 4,951

11 경기 파주시 405 인천 남동구 4,794

12 경기 평택시 404 경기 평택시 4,405

13 충남 금산군 381 충남 아산시 4,362

14 경기 김포시 360 경기 안성시 4,032

15 경북 청도군 330 경기 용인시(처인구) 3,925

16 충북 충주시 319 경기 양주시 3,909

17 경남 김해시 315 부산 강서구 3,818

18 전북 익산시 307 경기 이천시 3,200

19 경기 양주시 297 광주 광산구 3,178

20 경기 양평군 284 경남 거제시 3,16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표로 구성.

** E-9 여성 총 22,275명(8.3%), E-9 남성 총 246,934명(91.7%).

*** 음영은 남성노동자들과 달리 여성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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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이라는 공간적 분화를 수반한다. 젠더와 민족의 결

합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인 젠더관계를 뒤틀어서 이들 

간에 새로운 위계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여성화

된 재생산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도시가 제공하는 인프

라와 편익, 동일 민족집단으로서 지니는 언어적, 문화적 

수월성 등은 전통적인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상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다. 반면 전통

적인 남성적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하에 사회-공간적 이동제약을 당하는 남성 이주노

동자들은 소외된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

적인 젠더이분법을 넘어 젠더, 민족, 나아가 계급과 공간

관계가 결합한 방식으로 시민적 계층화를 이해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최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이주노동자, 여성, 농촌이라는 계급, 젠더, 공간

적 관점에서 주변화된 지위가 이중 삼중으로 결합한 새

로운 시민적 계층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주노동자 위

계 내에서도 말단에 위치한 이들이 시민적 배제를 극복

하도록 사회적, 공간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V. 결론

지구화와 탈경계화는 자본뿐만 아니라 인구의 초국경

적 횡단을 증가시켜 온 가운데, 노동의 유연화 및 탈산업

화, 초저출산율 등 최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초국

적 이주의 증가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근대국가체제의 근본

적인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토, 주권, 구

성원이 일치하는 근대국가의 이상은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며 현실은 영토 내에서도 차등적인 시민이 생성

되며 영토 바깥의 구성원도 선택적으로 시민화하는 과

정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일방적인 국경통제에서 정교

한 이주민 선별 및 관리로 진화해 온 이주레짐은 근대국

가의 소멸이 아닌 탈근대적 재권력화를 보여주는 대표

적인 영역이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의 문

제, 즉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전히 국가의 고유 영역

으로서 숙의민주주의 과정보다는 안보, 경제, 인구 등 국

가 존립 및 경쟁력의 논리에 의해 하향식(top down) 과

정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주 통치가 다양한 이주민의 시민

적 계층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차등적

인 체류자격 부여가 그 핵심적인 통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고찰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민족을 중심으

로 계급, 젠더가 이주민 체류자격 차등화를 구성하는 주

요 요인이며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간

의 시민적 위계관계는 이들 요소의 교차에 의해 차별적

으로 구성됨을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이러한 시민적 계층

화가 공간적 과정11)과 결부되어 발현된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민족에 따라 상이하게 부여되는 이주노동의 조

건은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라는 이원화된 

이주레짐에 의한 차등적인 시민적 권리 부여의 한 예이

다. 이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의 남성 이주노동자는 수

도권 산업도시 및 도시 주변 중소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장 이동제한이라는 극단적인 모빌리티 제약을 받게 

된다. 대체로 교통 및 주거 인프라가 열악한 영세공장 

지대에 ‘배치’되는 이들은 비록 남성적인 노동을 수행하

며 거대한 남초 공동체를 만들어내지만(Kim and Jung, 

2018) 소외된 노동자로서 시민적 권리가 배제된다(안창

혜, 2016; Kim, 2018). 이에 반해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하

여 서울과 같은 글로벌 도시에서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여성 재외동포 노동자는 비록 가사도우미처럼 전

통적으로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에 해당하는 비공식노동

을 수행하지만, 도시가 주는 인프라,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함

으로써 온전한 시민권은 아니지만 축소된 시민적 권리

를 누리게 된다. 전통적인 젠더이분법을 뒤집는 이들의 

시민적 계층화는 젠더와 민족(‘동포’ 우대)이 교차하는 

특수한 이주 지형 속에서 탄생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서

울을 정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한국의 위

계적 공간구조,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 지역마다 차별

화된 입지적, 사회문화적 자산 등이 결합하여 생산된 복

잡한 사회-공간적 결과물이다.1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으로 새롭

게 조명받고 있는 농촌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민족, 젠

더, 계급, 그리고 공간적 위계 구조에서 중층적 주변화를 

체현한 새로운 시민적 배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E-9 노동자이지만 남성 E-9 노동자보다 더 심각

한 배제에 놓인 이들의 취약성은 여성이라는 점 이외에

도 농촌과 도시로 상징되는 한국의 공간적 위계관계 및 

이로 인한 기회구조의 차등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민적 계층화의 공간화를 시론적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 583 -

으로 탐색하고 이 문제의 학술적, 사회적 중요성을 제고

하고자 기획되었다. 시민적 계층화의 공간화 또는 이주

민의 시민적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변증법은 구체적인 

현장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탐색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공간적 패턴으로 그러한 양상을 추론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

지 못한 계급이 민족, 젠더와 어떻게 결합하여 시민적 

계층화를 만들어 내는지도 향후 한국의 이주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계자료와 선행연구, 공간적 분포

를 통해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포착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현장연구의 시발점이 되고

자 한다. 또한, 그동안 분리되어 이루어진 시민적 계층

화 논의와 이주민 공간분석의 접목을 통하여 이주연구

의 이론적 확장 및 정책적 대안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註

1) OECD Statistics.

2)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3)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4) 2019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출

생아는 17,939명으로 전년(18,079명)보다 140명

(-0.8%) 감소하여 지난 6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통계청, 2019).

5)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의

하면 총 223,513명의 H-2 체류자 중 남성이 134,948명, 

여성이 88,565명으로 여성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6)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의

하면 총 270,751명의 E-9 체류자 중 남성이 

248,405명, 여성이 22,346명으로 여성은 8.3%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남초현상을 보인다.

7) 뿌리산업(root industries)은 마치 나무의 뿌리처

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

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초기술 분

야로서, 한국에서는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

한 법률｣(제2조)에 의거하여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6대 공정기술을 활용

하여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정의된다.

8)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9)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10) 2017년 3분기 기준 화성시에는 9,723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공공데이터포털) 

11) 공간성은 시민적 권리의 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김민성, 2017).

12) 이에 더하여 최근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 패러다

임은 지역간 불균등을 더욱 확대해 왔다(이용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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